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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특정 기관만을 
특별관리할 계획은 없음

<보도 주요내용>

  4.2.(화) 중앙일보 ｢대학 노린 산업스파이… ‘연고포디유’ 특별관리｣에서는 

정부가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연고포디유’ 등 주요 대학을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기업·대학 등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기술보호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주요 대학을 특별관리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 기술보유기관 전반의 

기술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관만을 특별관리

할 계획은 없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지정·관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 기술 보유 사실을 몰라 불법 수출 등을 하게 되어 

입게 되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기업 등에게 자신이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판정을 신청토록 알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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